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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판           결

사       건 2008다93629  손해배상(자)

원고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 피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7나24267 판결

판 결 선 고 2009.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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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다가 소외인의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후진한 그레이더에 충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와 자동차종

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에

서의 하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이 사건 사고를 피고 차

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 소외인은 도로 위에 

피고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그레이더를 하차하기 위하여, 피

고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피고 차량에 장착된 리프트로 피고 차량 앞부분을 지상

으로부터 약 3m 정도 들어 올려 적재함을 비스듬하게 하고, 적재함 뒷부분에 있는 발

판을 내려 지면에 고정시킨 후, 그레이더의 뒷부분에 설치된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피

고 차량의 와이어 인지를 풀기 위하여 원고가 그레이더 뒤쪽에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외인이 그레이더를 

약간 이동 시키려고 이를 운전하다가 조작 실수로 원고를 건드려 피고 차량에서 추락

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피고 차량 운전 사용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려 고정시킨 후 피고 

차량에 부착된 기계적 장치인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 중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

호 소정의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와이어 인지를 푸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레

이더를 이동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 3 -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차량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에서의 하차

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이 사건 사고를 피고 차량의 운행

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

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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